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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discourse on the jobs-housing balance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quantitative matching of the number of jobs and housing units. While many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qualitative factors such as job wages and housing costs,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that quantitatively measures the jobs-housing balance while incorporating these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reas with a low level of jobs-housing balance in terms of affordability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housing policy. To this end, we measured jobs-housing fit, which refers to the number of affordable rental units relative to the workers for each wage level, and compared it with the traditional jobs-housing ratio, a commonly used index for assessing jobs-housing balance. The results show that areas with a particularly severe shortage of affordable housing for low-wage workers include Seoul, Gwacheon, and Bundang. In addition, Guri and Suji were identified as areas where a jobs-housing imbalance exists specifically for low-wage jobs, despite the overall jobs-housing balance in these regions appearing adequat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inform housing policies by clearly identifying areas that require targeted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overall jobs-housing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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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자리와 주택의 균형을 의미하는 직주균형(jobs-housing balance)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온 개념이다. 직주의 공간적 불일치가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받는 반면, 일정한 공간단위 내에서 균형 잡힌 직장과 주거의 배치는 통근거리를 줄이고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서승연 외, 2014; 이창효 외, 2014; Cervero and Duncan, 2006).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직주균형의 달성은 국내외적으로 도시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획적 과제이자 정책적 화두로 자리잡았다(성현곤·임형준, 2010).

        그간 직주균형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일자리와 주택 간의 양적 균형에 초점을 두어왔다. 대표적으로 직주균형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지표인 직주비(jobs-housing ratio)는 특정 지역 내 일자리의 양과 주택 양의 비율로, 가용성(availability) 측면에서 직주의 총량적 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직주비는 활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 흔히 지역 내 주택 수 혹은 인구수에 대한 종사자 수의 비율로 산출되며(손승호, 2014; 권성문, 2025; Cervero, 1989; Peng, 1997), 이를 통해 일자리와 주택 각각의 과잉 혹은 부족 정도를 기준치에 따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직주비는 소득과 주거비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김준형·최막중, 2006). 즉, 직주비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일지라도, 실제 주택가격이 동 지역 내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가령 저임금 근로자가 다수 고용된 지역 내 주택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고가라면, 다수의 근로자는 이러한 주택을 구매 혹은 임차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직주균형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직주균형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양적 균형을 넘어, 지역의 임금수준과 주택가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택의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화두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임금수준과 주택가격의 적합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Benner and Karner, 2016).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은 주거 위치 선택에 상당한 제약을 가해 직주근접을 어렵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Blumenberg and Wander, 2023). 이는 임금수준에 따른 직주분리를 심화시켜 저소득층의 통근거리 증가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난다(Blumenberg and Siddiq, 2023). 국내에서도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그에 따른 부담가능성 악화가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이후빈·홍다솜, 2023)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주택의 부담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주균형 수준을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임금수준과 주택가격을 반영한 직주적합성 지표(jobs-housing fit)를 산출하고, 직주적합성 지표와 전통적인 직주비 간 비교를 통해 직주균형 관점에서 부담가능성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는 지역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임금수준과 주택가격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직주균형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택의 부담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을 명시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이며, 공간적 범위와 분석단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내 76개 시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하는 직주적합성 지표는 지역의 임금수준별 일자리 수와 부담가능 주택 수 간 비율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 산업중분류별 평균임금 정보 및 종사자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수준별 일자리 수를 산정하고, 개별주택공시가격 자료를 가공하여 각 임금수준별 부담가능한 주택 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직주적합성 지표를 산출하여 주택의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별 직주적합성 지표를 전통적 직주균형 지표인 직주비와 비교함으로써 주택의 부담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총량적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 지역별 주택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직주균형의 개념 및 의의
        일자리가 비교적 풍부한 지역 내 상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경우 혹은 주택이 풍부한 지역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직장과 주택의 위치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다. Kain(1968)은 소수인종의 직장과 주거지 간 분리를 공간적 불일치(spatial mismatch) 문제로 개념화하였으며, 이후 보다 발전된 논의를 통해 직주균형의 개념이 등장했다. 물론 일자리와 주택의 총량적 균형이 반드시 동 지역 내에서의 거주와 취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직주균형의 정책적 필요성을 주장한 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교통 문제의 개선을 위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견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내에서 일자리와 주택의 총량적 균형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문헌은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해왔다(Benner and Karner, 2016).

        Cervero(1989)는 일자리와 주택의 공간적 불일치가 직장과 주거지 간 거리를 증가시켜 교통혼잡을 심화시키는 반면, 일자리와 주택이 균형을 이룰수록 통근거리가 단축되고 차량 이용이 감소해 결과적으로는 혼잡과 에너지 소비,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들은 직주의 균형이 차량 이동거리와 같은 교통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해왔다(Peng, 1997; Sultana, 2002; Salon et al., 2012).

        하지만 일부 직주균형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드러낸 학자들은 직주의 불일치가 일시적인 현상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구와 고용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뤄간다고 주장하였다. Giuliano(1991)는 도심에 집중된 고용이 분산되어 교외화되면 근로자 또한 교외로 이동하며, 주거지 선택 과정에는 맞벌이 등의 가구특성과 교육 서비스, 주택특성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직주균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다만 이처럼 직주의 자연적 균형 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바라본 학자들에 대해 배제적 용도지역 설정과 같은 토지이용 규제와 그에 따른 주택시장의 역학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 또한 동시에 제기되어 온 바 있다(Levine, 1998; Benner and Karner, 2016).

        총량적 관점에서 직주균형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관한 대립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일자리와 주택의 질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주택의 특성과 동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특성이 적절히 부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직주균형의 초기 담론을 구성한 Cervero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동거리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득 및 선호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이 보다 중요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Cervero, 1996). 이러한 관점하에, 일자리와 주택의 질적 요소를 고려한 직주균형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준형·최막중, 2006; Stoker and Ewing, 2014; Moos et al., 2018; Blumenberg and King, 2021).

        특히 일자리와 주택의 대표적인 질적 요소는 각각 임금수준과 주택가격이며, 이는 주택의 부담가능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임금 상승에 비해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부담가능성 문제는 전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Wetzstein, 2017),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이진경, 2009; 이후빈·홍다솜, 2023). 주택가격의 상승은 근로자의 주거지를 도시 외곽으로 밀어내고 장거리 통근을 강제하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Ahrens and Lyons, 2021). 실제로 지역 내 근로자의 임금과 주택가격 수준 간 불균형은 통근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Blumenberg and Siddiq, 2023; Blumenberg and Wander, 2023). 이는 일자리 인근에 주택의 양이 충분하더라도 구매 혹은 임대 불가한 경우에는 직주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초기 담론에서는 직주균형의 개념이 교통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강조된 측면이 있으나, 오늘날 부담가능성과 연계된 직주균형은 도시공간 내에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한시킨다(Blumenberg and Wander, 2023). 이는 특정 계층에게 직주불균형이 심화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직주불균형(불일치)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이민주·박인권, 2016). 따라서 오늘날 보다 실효적인 직주균형의 진단과 분석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임금수준 및 동 지역 내 주택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가능성의 문제를 포함하는 논의로 확장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직주균형의 측정
        직주균형 혹은 직주불일치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통근거리(시간), 초과통근 등의 지표가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지표는 직주비이다(손승호, 2014). 이는 일정 공간단위 내 일자리와 주택의 총량적 규모를 바탕으로 한 물리적 균형 수준을 의미하며, 대다수의 국내 연구에서는 종사자 수와 주택 수 혹은 인구수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어 왔다. 직주비의 산출 방식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 초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수(고용)를 주택 수(주거)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직주비가 1을 초과하며 그 값이 커질수록 일자리에 비해 주택이 부족한 직주불균형이, 1 미만이며 그 값이 작아질수록 주택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직주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직주비를 통해 직주균형을 분석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가 주택 수를 초과하는 직주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황금회·장세진, 2006; 손승호, 2014). 또한 더 나아가 직주균형 수준이 통근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 내 일자리와 주택이 적절한 균형 상태에 있을 때 통근거리(시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신상영, 2003; 김형태, 2009; 권성문·박길환, 2020). 이러한 연구는 직주비를 통해 직주균형 수준을 직관적으로 도출하고, 양적 균형이 갖는 효용에 대해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단순한 양적 균형이 아닌 임금과 주택가격을 반영한 직주균형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지표의 산출이 필요하나(김준형·최막중, 2006),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국외에서는 Benner and Karner(2016)가 상술한 바와 유사한 문제의식 및 개념적 기반을 바탕으로,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을 대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수와 부담가능 주택 수의 비율로 정의되는 Low-wage Jobs-housing Fit 지표를 개발하고, 부담가능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해당 지표를 활용하여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임금(medium-wage) 근로자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고, 통근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의 논의로 점차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Blumenberg and Siddiq, 2023; Blumenberg and Wander, 2023).

        국내의 경우 관련한 연구로는 김준형·최막중(2006)과 권성문(2025)을 들 수 있다. 김준형·최막중(2006)은 직주균형 분석에 있어 소득과 주거비를 고려한 초기 연구로서, 서울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소득계층별 직주비를 산출하였다. 이들은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하고, 인구총조사와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소득계층별 고용가구(주택) 비율을 구한 뒤 이를 지역 내 전체 가구(주택) 수에 적용하여 지역 내 소득계층별 고용가구 수와 점유가능 주택 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계층별 고용가구수와 점유가능 주택 수의 비로 직주비를 산출하였으며, 지역별, 소득계층별 직주균형 수준을 주거문제와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권성문(2025)의 연구 또한 유사한 방법을 통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저·중·고소득층의 직주비를 각각 산출하였으며, 소득계층별 직주비가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기한 두 연구는 상대적 저소득계층에게 직주불균형이 보다 문제시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밝혔으며, 맞춤형 주택공급과 주거급여 확대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는 각 소득계층에게 나타나는 직주균형 수준이 상이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정 소득계층에게 나타나는 직주불균형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연구 외에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을 분석하는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며, 폭넓은 논의를 위해 보다 활발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3. 연구의 차별성
        직주균형과 관련한 담론에서는 보다 실효적인 직주균형 진단과 분석을 위해 임금 및 소득수준, 주택가격 등의 요소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주적합성 지표를 활용하여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일부 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관련 연구(김준형·최막중, 2006; 권성문, 2025)들은 인구총조사와 가구통행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역 내 소득계층별 가구(주택) 비율을 전체 가구(주택) 수에 적용하여 소득계층별 직주비를 산출하였다. 이는 가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고안된 것으로 사료되나, 표본조사된 응답 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간주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개별 주택재고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여기에 소득(임금) 대비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각 임금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 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엄밀한 정의에서의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을 분석했다는 데에 차별성이 있다.

        또한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를 비교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직주균형 수준과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 간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택문제를 유형화하였다는 데에도 차별성이 있다. 이는 특히 전체 일자리 수 대비 주택재고의 총량과 비교할 때 특정 임금수준의 일자리 수 대비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즉 부담가능성 문제가 대두되는 지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이를 통해 직주균형 관점에서 지역에 내재된 주택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Ⅲ. 분석의 틀
      
        1. 직주적합성 지표 산출
        본 연구의 직주적합성 지표는 각 지역(시군구) 내 임금수준별 일자리 수와 각 임금수준별로 부담가능한 주택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임금수준별 일자리 수와 부담가능 주택 수 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수준별 일자리 수 산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정보(고용노동부, 2025) 중 2021년 산업중분류별 월평균 전체임금총액 정보를 활용하여 저임금 및 중임금 산업을 구분하였다.1) 2021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2022)에서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범주를 하위(278만 원 이하), 중위(279만 원~500만 원), 상위(501만 원 이상)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월평균 전체임금총액이 300만 원 미만인 산업을 저임금 산업,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산업을 중임금 산업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통해 총 70개 산업중분류에 대해 17개의 저임금 산업과 40개의 중임금 산업이 구분되었다.

          이후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국가데이터처, 2025) 중 산업중분류별 종사자 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저임금 및 중임금 일자리 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일자리 수는 곧 종사자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임금 산업으로 구분된 산업중분류의 종사자는 모두 해당 지역의 저임금 일자리 수로 합계되며, 중임금 일자리 수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합계된다.

        

        
          2) 임금수준별 부담가능 주택 수 산정
          임금수준별 부담가능 주택 수를 산정하기 위해 주택가격 산정 및 부담가능한 가격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차가의 형태가 거주 기회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진경, 2009)을 고려하여, 월 임대료를 바탕으로 부담가능성을 확인한다. 임대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2021년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공시가격 데이터와 용도별건물 데이터를 주소 기반 매칭하여 공시가격 데이터에 기재된 각 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연립·다세대와 아파트를 구분하였다. 본 과정을 수행한 이유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데이터 내 다가구주택이 건물 가격으로 제시되어 있어, 별도로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 가구 수 산정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후술할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 연립·다세대와 아파트의 전세가율 및 전월세전환율을 구분 적용하기 위함이다.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 수 산정을 위해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 전체 표본(235,867개)의 0.1%(236개)를 랜덤 샘플링하여 추출한 뒤, 추출된 표본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실제 가구 수를 종속변수로, 건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2) 추정된 회귀식을 다가구주택 전체 표본에 적용하여 각 건물 내 가구 수를 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귀식으로 도출된 가구 수가 2호 미만인 표본은 2호로 대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술할 월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 다가구주택은 건물의 임대료를 산정한 뒤 가구 수로 나누어 개별 세대의 월 임대료를 산정하였다.

          이후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월 임대료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는 공시가격현실화율,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되었다. 공시가격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의 정보로, 단독주택(55.9%)과 공동주택(70.2%)의 현실화율이 구분된다. 전세가율 및 전월세전환율은 2021년 1월 기준의 정보로,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구분 제공된다(한국부동산원, 2025). 주택유형의 경우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아파트로 구분되며,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활용하는 권역별, 아파트는 시군구별로 구분된다.3) 이를 바탕으로 월 임대료(rent)는 식 (1)과 같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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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소득(임금) 대비 임대료(Rent to Income Ratio, RIR)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수준별 부담가능 주택 수를 산정하였다. 그간 다수의 연구에서 RIR의 적정 기준을 30%로 제시 및 활용해온 점(이진경, 2009; 전명진·김서정, 2018)을 고려하여, 본 연구 또한 30%를 부담가능한 월 임대료 수준으로 정의하여 활용하였다. RIR 30%를 적용할 경우 저임금(월평균 전체임금총액 300만 원 미만 산업의 종사자)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은 월 임대료 90만 원 이하, 중임금(월평균 전체임금총액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산업의 종사자) 수준에서는 월 임대료 150만 원 이하인 주택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군구 내 월 임대료 90만 원 이하인 주택의 합계를 저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 수로, 월 임대료 150만 원 이하인 주택의 합계를 중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 수로 산정하였다.

          다만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큰 점과 그에 따른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RIR 40%를 적용한 직주적합성 지표 또한 함께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이 경우 저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은 월 임대료 120만 원 이하, 중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은 월 임대료 200만 원 이하인 주택이 된다.

        

        
          3) 직주적합성 지표 산출
          상술한 임금수준별 일자리 수와 부담가능 주택 수 산정을 바탕으로, 저임금 및 중임금 수준에서의 직주적합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저임금 직주적합성 지표(low-wage jobs-housing fit)는 아래의 식 (2)와 같이 지역 내 저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 수(low-wage affordable rental units) 대비 저임금 일자리 수(low-wage jobs)로 산출된다. 즉, 월 임대료 90만 원 이하인 주택 수 대비 월평균 전체임금총액 300만 원 미만인 산업의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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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고려 대상을 중임금 수준으로까지 확장한 중임금 직주적합성 지표(medium-wage jobs-housing fit)를 산출하였다. 이는 중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 수 대비 저임금 및 중임금 일자리 수의 합으로 산출된다. 즉, 월 임대료 150만 원 이하인 주택 수 대비 월평균 전체임금총액 500만 원 미만인 산업의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산출된 직주적합성 지표는 1보다 클 경우 해당 임금수준의 일자리 수에 비해 부담가능한 주택 수가 적어 직주의 불균형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저임금(또는 중임금) 산업 종사자가 직주근접을 달성하기 위해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고자 할 경우, 부담가능한 주택을 두고 다른 저임금 산업 종사자들과 경쟁해야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직주적합성 지표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담가능한 주택의 수에 비해 인근의 고용기회가 적은 직주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주적합성 지표가 1에 비해 매우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모두 직주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직주불균형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장이 부족한 지역에 직장을 공급하는 일자리 정책과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부담가능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정책의 도입이 가능하다.

        

      

      
        2.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간 비교
        직주적합성 지표의 산출과 더불어,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간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별 직주비를 산출하였다. 직주비(jobs-housing ratio)는 각 지역(시군구) 내 총 일자리 수(total jobs)와 총 주택 수(total rental units) 간 비율로 식 (3)과 같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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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주비는 지역의 직주균형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지표로, 직주적합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직주비 또한 1보다 클수록 주택 수보다 일자리 수가 많아 일자리 주변에 주택이 부족한 직주불균형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만, 직주비는 임금수준, 주택가격수준, 임대료수준, 부담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의 직주불균형은 주택과 일자리의 총량만을 비교하는 관점의 지표이다.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간 비교의 목적은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과 지역의 총량적 직주균형 수준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특히 비교 결과를 유형화하여 직주균형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지역별 주택문제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형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 직주적합성 지표(JHF)와 직주비(JHR) 모두 1보다 큰 지역은 주택재고의 총량과 부담가능한 주택 모두 부족한 지역이다. 다만 직주적합성 지표가 직주비보다 크다면(유형 A), 전반적인 직주균형 수준(직주비)에 비해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직주적합성 지표)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지역이 된다. 따라서 직주균형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 임금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에 특히 노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직주비(JHR)가 직주적합성 지표(JHF)보다 크다면(유형 B), 근본적으로 주택재고의 총량을 늘리는 정책이 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직주적합성 지표는 1보다 크지만 직주비가 1보다 작은 지역(유형 C)은 전반적 직주균형 수준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금수준에서는 직주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내 주택재고의 총량은 적정하지만, 그 중 부담가능한 주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기존 주택재고에 대해 부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주적합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지역(유형 D)은 각 임금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이 비교적 많거나, 주택에 비해 일자리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다. 주택정책적 관점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직주균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공급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Table 1. 
				
          

          
            Typology of housing problem
          
          

        

        
        

      

    

    

  
    
      Ⅳ. 분석 결과
      
        1. 직주적합성 지표 산출 결과
        직주적합성 지표 산출에 앞서, 지역의 임금수준별 일자리 수와 부담가능한 주택 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수도권 시군구별 평균 저임금 일자리 수는 65,960개, 저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 수는 68,067개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중임금 일자리 수는 148,302개, 중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 수는 92,984개로 일자리 수에 비해 부담가능 주택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전반에 걸쳐 중임금 수준의 일자리 대비 주택이 부족한 직주불균형이 빈번히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Table 2. 
				
          

          
            Summary statistics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을 분석하고자 직주적합성 지표를 산출한 결과는 <그림 1>,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은 저임금 직주적합성 지표 산출 결과이며, <그림 1(a)>는 RIR 30%, <그림 1(b)>는 RIR 40%를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 2>는 중임금 직주적합성 지표 산출 결과이며, <그림 2(a)>는 RIR 30%, <그림 2(b)>는 RIR 40%를 적용한 결과이다. 지푯값이 1보다 크고 붉은색 음영이 진할수록 직주불균형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또한 <표 3>은 RIR 30%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임금수준에서 직주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위 10개 지역을 나타낸 표이다. 전체 시군구의 직주적합성 지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Figure 1. 
				
          

          
            Low-wage jobs-housing fit
          
          

          

        

        
          
          

          Figure 2. 
				
          

          
            Medium-wage jobs-housing fit
          
          

          

        

        
          Table 3. 
				
          

          
            Top 10 cities with the highest jobs-housing fit values
          
          

        

        
        

        우선 RIR 30%를 적용할 때 저임금 직주적합성 지표가 1보다 큰 직주불균형이 발생하는 지역(그림 1(a))으로 서울 13곳(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인천 1곳(중구), 경기 11곳(수원 팔달, 수원 영통, 성남 분당, 안양 동안, 고양 일산동, 과천, 구리, 하남, 용인 기흥, 용인 수지, 김포) 등 총 25개 지역이 확인되었다. RIR 40% 적용 결과(그림 2(b)) 또한 대체로 유사하며, 서울 11곳(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마포,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경기 6곳(성남 분당, 안양 동안, 고양 일산동, 과천, 하남, 용인 수지) 등 총 17개 지역에서 직주불균형이 나타났다. RIR 30% 적용 시와 달리 용인 기흥, 김포, 구리 등은 RIR 40% 기준하에서 직주적합성 지표가 1보다 작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서울에서는 도심권(종로, 중구)을 비롯하여 강남권(서초, 강남, 송파)과 영등포 등 주요 중심업무지구의 직주불균형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일자리가 많음과 동시에 높은 주택가격을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에 자연히 저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이 적어 직주의 불균형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강동, 동대문과 더불어 마포와 용산, 성동 등 주택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한강벨트 지역 또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직주불균형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한편 서울에 인접한 과천과 성남 분당, 용인 수지, 하남 등지에서도 저임금 직주적합성 지표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특히 과천은 서울 중구를 제외하면 수도권 내에서 직주불균형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저임금 일자리 수에 비해 부담가능한 주택이 매우 부족한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과천을 비롯한 이들 지역은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춤과 동시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이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저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성 문제를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임금 직주적합성 지표의 경우, RIR 30%를 기준으로 직주불균형이 발생하는 지역(그림 2(a))으로 서울 20곳(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인천 5곳(중구, 동구, 연수, 남동, 서구), 경기 34곳(수원 권선, 수원 팔달, 수원 영통, 성남 중원, 성남 분당, 안양 만안, 안양 동안, 부천, 광명, 평택, 안산 단원, 고양 덕양, 고양 일산동,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처인, 용인 기흥, 용인 수지,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등 총 59개 지역이 확인되었다. RIR 40% 기준(그림 2(b))에서는 서울 17곳(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인천 5곳(중구, 동구, 연수, 남동, 서구), 경기 30곳(수원 팔달, 수원 영통, 성남 중원, 성남 분당, 안양 만안, 안양 동안, 부천, 평택, 안산 단원, 고양 일산동,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처인, 용인 기흥,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등 총 52개 지역에서 직주불균형이 나타났다. 보다 완화된 40%의 RIR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직주적합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저임금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비해 직주적합성이 낮은 지역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서 중임금 일자리 수에 비해 부담가능한 주택의 수가 매우 적음을 의미하며, 중간 가격 수준의 주택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은 저임금 직주적합성 지표가 1보다 작게 나타나 저임금 근로자의 부담가능 주택 부족이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임금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담가능 주택이 근로자 수에 비하여 부족한 직주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경기 지역 곳곳에 중임금 산업인 제조업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금 수준으로 부담가능한 주택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저임금 수준에서 직주적합성 지푯값이 크게 나타난 지역은 중임금 수준에서의 지푯값 또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서울 도심권과 강남권, 그리고 과천과 성남 분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저임금뿐만 아니라 중임금 수준에서도 부담가능한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직주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절에 제시된 결과는 각 임금수준에서 일자리 수에 비해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지역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특정 임금수준에서 부담가능성을 고려할 때 직주불균형이 발생하는 지역을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간 차이를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임금수준별 주택의 부담가능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2.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간 비교 결과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간 비교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별 직주비 산출하였다. 지역별 직주비의 분포는 <그림 3>에, 직주비에 따른 직주불균형이 크게 나타난 상위 10개 지역은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는 수도권 내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직주비가 1보다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직주적합성 지표와 일부 유사하게, 서울의 주요 중심업무지구(종로, 중구, 영등포, 서초, 강남)는 직주비가 크게 나타난 상위 지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대규모 고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택재고가 적은 직주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서울 성동, 성남 분당 등 임금수준별 직주적합성 지표가 크게 나타난 주요 지역은 총량적 직주균형 수준 또한 낮은 상위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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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간 비교를 통해 직주균형의 관점에서 지역별 주택문제를 유형화한 결과는 <그림 4> 및 <표 5>와 같다. 여기서 직주비와의 비교 기준이 되는 직주적합성 지표는 RIR 30% 기준을 적용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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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s of housing problem based on comparison between jobs-housing fit and jobs-hous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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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임금수준에서 유형 A로 구분된 지역은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모두 1보다 크고, 직주적합성 지표가 직주비보다 크게 나타난 지역이다. 다시 말해, 지역의 전반적인 직주불균형 수준보다 특정 임금수준에서 부담가능성을 고려할 때 직주불균형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서울 용산과 성동,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남 분당, 안양 동안, 과천, 하남, 용인 기흥 지역은 저임금 수준과 중임금 수준 모두에서 유형 A에 포함되었으며, 서울 종로, 중구, 마포, 성남 분당, 안양 동안 등지는 중임금 수준에서 유형 A에 포함되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주택재고의 부족과 더불어 높은 주택가격이 저임금 및 중임금 수준에서의 부담가능성을 악화시켜 직주불균형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주택정책적 관점에서, 이들 지역의 직주균형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시 저임금 혹은 중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본 유형에는 대량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요 고용중심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지역은 일자리 수에 대응하는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지역에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주균형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 B에 포함된 지역은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모두 1보다 크고, 직주비가 직주적합성 지표보다 크게 나타난 지역이다. 즉, 지역의 총량적인 직주균형 수준이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보다 낮은 지역이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와 중구는 저임금 수준에서 유형 B에 포함되었으며, 총량적 주택재고의 부족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중임금 수준으로 범위가 확장되면 유형 A에 포함되어, 고려하는 임금수준에 따라 주택문제의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 외에도 중임금 수준에서 직주적합성 지푯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난 경기 외곽지역 또한 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유형 A와 달리 유형 B로 구분된 지역은 양적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재고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직주균형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저임금 수준에서 유형 C로 구분된 지역은 구리와 용인 수지이며, 중임금 수준에서는 서울 성북, 양천, 동작, 관악, 광명, 남양주 등지가 포함되었다. 특히 구리와 용인 수지는 저임금 및 중임금 수준 모두에서 유형 C로 구분된 유이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근본적으로 직주비가 1보다 작은 지역으로, 주택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베드타운 지역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직주균형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임금수준에서의 직주적합성 지표는 1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지역의 주택재고는 전체 일자리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중임금 이하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은 적어 직주불균형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를 주택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기존 주택재고의 총량은 적절하기에 부담가능 주택의 신규 공급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매입임대주택의 확대 제공 등 기존 주택재고를 활용하여 저임금 및 중임금 수준에서 주택의 부담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 유형 D의 경우 직주적합성 지표가 1보다 작은 지역으로, 각 임금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이 충분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혹은 주택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서울 강북, 도봉, 노원, 인천 부평, 계양, 고양 덕양, 일산서구 등이 저임금 및 중임금 수준 모두에서 유형 D로 구분되었다. 이들 지역은 주택의 부담가능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될 수 있겠으나, 직주균형 관점에서 베드타운 현상의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일자리 공급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직주균형에 관한 오랜 담론 속에서 임금수준과 주택가격의 고려를 통해 실효적인 직주균형 진단과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역의 임금수준과 주택가격이 반영된 직주적합성 지표를 활용하여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을 파악하고, 직주비와의 비교를 통해 부담가능성 문제가 특히 두드러지는 지역을 파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 도심권과 강남권은 저임금 및 중임금 수준 모두에서 직주불균형 문제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서울 내 주요 중심지로 인식되는 이들 지역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수에 비해 주택재고가 적고,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동반되는 등 직주의 불균형 및 부담가능성 문제가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온 지역이며(김준형·최막중, 2006), 본 연구의 결과 또한 그 문제를 재조명한다. 다만 저임금 수준에서는 도심권의 경우 주택재고 자체의 부족이, 강남권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부담가능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정책적 관점에서 도심권을 대상으로는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강남권에서는 저임금 및 중임금 수준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고용중심지는 일차원적 정책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직주균형 제고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별로 상이한 직주균형 및 주택 문제의 유형과 실정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과천과 성남 분당, 하남 등지에서도 서울 못지않은, 혹은 서울보다 심각한 수준의 직주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은 저임금 및 중임금 수준 모두에서 직주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직주적합성 지표가 직주비보다 더 큰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에 따른 대량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주택가격의 상승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특히 강남 등 상급지로부터 촉발되는 주택가격 상승의 공간적 확산경로 상에 놓여있는 지역으로(전성제 외, 2023),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가능성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직주균형 달성을 위한 부담가능성 제고 정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중임금 수준으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상술한 지역 외에도 경기 지역 대부분에서 직주불균형 문제가 나타났다. 다만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간 비교 결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주택문제 유형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유형 A 및 유형 C로 구분되어 주택 부담능력 관점에서의 직주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 외곽지역은 근본적으로 총량적 주택재고의 부족에 따른 직주불균형 문제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주로 산업기능이 밀집한 경기 외곽지역에서는 일자리 수에 비해 주택재고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제조업 중심 지역의 직주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다(황금회·장세진, 2006). 그러므로 직주균형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가 보다 필요한 지역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직주적합성 지표가 1보다 크게 나타난 지역은 일자리 인근에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재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곧 부담가능 주택의 우선 공급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간주된다. 반면 직주적합성 지표가 1보다 작은 지역은 주택재고에 비해 일자리가 적어 베드타운 현상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일자리 공급이 보다 필요한 지역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 직주균형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설계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간 비교를 통한 유형화 결과는 직주균형 관점에서 지역에 내재된 주택문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직주적합성 지표와 직주비 간 비교 결과 유형 A와 C로 구분된 지역은 부담가능성을 고려한 직주균형 수준이 전반적 직주균형 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난 지역으로, 주택의 부담가능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담가능성의 제고가 더욱 시급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처방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직주균형 분석에 있어 임금수준과 주택가격 등 질적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총량적 관점에서 주택과 일자리의 균형이 갖는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와 비교해 주택공급의 총량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주택의 부담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직주균형 달성을 위한 주택정책의 설계에 있어 직주의 총량적 균형과 부담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두 지표 간의 합리적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우선 직주적합성 지표 산출 시 주택의 실제 소비 단위인 가구 수가 아닌 일자리(종사자) 수를 반영하였다. 특히 임금수준별 일자리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동일업종의 지역별 소득수준 및 임금 격차 등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본 연구의 임대료는 여러 가정을 통해 산출된 환산임대료로 명시적인 임대료 데이터는 아니기에 실 임대료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료의 기준시점이 최신시점은 아니라는 점이 한계로 인식된다. 상술한 연구의 한계는 관련 자료의 가용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소득계층별 일자리 및 가구 단위를 산정하는 세부 자료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두 시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주균형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실제 통근행태와의 관계 규명을 수행한다면 보다 폭넓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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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1. 농업, 임업, 어업, 그리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류의 경우 전체임금총액이 제공되지 않아 통계청(2023)의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자료 내 해당 산업대분류의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였다.
      

      
        주2. 가구 수(Y)를 추정하기 위해 산출된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Y = 0.019x1 - 0.021x2 + 1.632

        (x1 = 건물 연면적, x2 = 건축면적, adj R2 = 0.57)

      

      
        주3.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권역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경기 연천, 가평, 양평은 경기지역 전체 평균을 적용하였으며, 아파트 전세가율 및 전월세전환율이 제공되지 않는 인천 강화는 인천지역 전체 평균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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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ongno-gu, Seoul 3212 Veongdeungpogu,Seoul 4465
9 Seongdong-qu, Seoul 3105 Yongsangu, Seoul 312
10 ‘Hanam, Gyeonggi 2818 Mapo-gu, Seoul 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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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Gyeonggi

city LJHF M-JHF  JHR city LJHF  M-JHF  JHR
Jongnogu 3212 505 5304 Sujeong-gu Seongnam 0608 1.000 0832
Junggu 6962 11849 9951 Jungwongu,Seongnam 0612 1299 1265
Yongsangu 2523 3112 1864 Bundang-gu, Seongnam 4342 4695 2218
Seongdonggu 3105 5285 2188 Uijeongbu 0831 0811
‘Gwangingu 0844 1385 1075 ‘Manan-gu, Anyang 0901 1140 1066
Dongdaemun-gu 1220 1731 1316 Dongan-gu, Anyang 1877 2020 1714
Jungnang-gu 0605 0934 0810 Bucheon 0723 1148 1104
Seongbukgu 078 113 082 Gwangmyeong 084 1025 0842
Gangbuk gu o4 073 O0n2 Pyeongtack 042 1081 1051
Dobong gu 0561 0713 0649 Dongducheon 03,2 0741 0762
Nowongu 075 0765 0693 SangnokguAnsan 0345 0626 0624
Eunpyeong-qu 0516 0795 0657 DanwonguAnsan 0726 1866 1958
Seodaemun-gu 0882 1423 1008 Deogyanggu,Goyang 0766 1014 0824
Mapogu 2004 2868 2113 lIsandong g, Goyang 1645 2355 1.787
Yangcheongu 0786 1254 0862 llsanseogu, Goyang 0827 0980 0810
Gangseoqu 0895 1557 1367 Gwacheon 5855 6233 2042
Guro-gu 1270 1.887 1648 Guri 1100 1137 0969
Geumcheon-gu 1327 2753 2948 Namyangju 0757 1116 0875
Yeongdeungpogu 4149 4465 3706 0san 0563 0877 0854
Dongjak-gu 087 15 o0sm VY Sheung 0576 1432 1221
Guwanakgu o748 1066 0872 Gungo o724 1174 1138
Seochogu 5266 7482 3354 Uiwang 0807 1234 09%9
Gangnamigu 465 7832 4004 Hanam 2818 2579 1268
Songpagu 1940 2867 1827 Cheoingu, Yongin 0778 1616 1556
Gangdong gu 100 158 1015 GheungguYongn 1348 1411 1219
Junggu 1200 2213 2080 Sujigu, Yongin 3975 1675 0707
Dong-gu 0643 1585 1608 Paju 0740 1345 1386
Yeonsu-gu 0898 1.542 1.029 Icheon 0.761 1.503 1.754
Namdong-gu 0720 1.301 1289 Anseong 0535 147 1474
Bupyeonggu 0568 083 0921 Gimpo 1044 1762 1291
Gyeyanggu 0527 0875 08%2 Huwaseong 0911 2208 1816
Seoqu 0568 1203 167 Guwangiu 0508 1263 1130
Michuholgu 0501 082 0844 Yangju 0573 1194 1193
Ganghwa 0525 0810 0815 ‘Pocheon 0791 1998 2027
Jangangu, Suwon 0508 0829 0770 Yeou 0614 1372 1401
Gwonseongu Suwon 0602 1033 0921 Yeoncheon 0520 13% 1386
Paldal-gu, Suwon 1103 1425 1443 Gapyeong 0755 1127 1141
Yeongtonggu, Suwon 1075 1404 1383 Yangpyeong 0663 086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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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City Value
1 Jung-gu, Seoul 9.951
2 Jongno-gu, Seoul 5.304
3 Gangnam-gu, Seoul 4.094
4 Yeongdeungpo-gu, Seoul 3.706
5 Seocho-gu, Seoul 3.354
6 Geumcheon-gu, Seoul 2948
7 Bundang-gu, Seongnam, Gyeonggi 2218
8 Seongdong-gu, Seoul 2.188
9 Mapo-gu, Seoul 2118
10 Jung-gu, Incheon 2.050






OEBPS/images/data/kpa/49367/JKPA_2026_v61n2_80_f004.jpg
6) Low-weoe () Mediumwage





OEBPS/images/data/kpa/49367/JKPA_2026_v61n2_80_f003.jpg
Jobs-housing Ratio

(Total jobs / Total rental units)

Nosw






OEBPS/images/data/kpa/49367/JKPA_2026_v61n2_80_t005.jpg
Low-wage

‘Yongsan-gu, Seongdong-gu,

Medium-wage

Jongno-gu, Jung-gu, Yongsan-gu, Seongdong-gu,
Gwangjin-gu, Dongdaemun-gu, Seodaemun-gu,

(Seoul)  Yeongdeungpo-gu, Seocho-gu, Gangnam-gu,  (Seoul)  Mapo-gu, Gangseo-gu, Guro-gu,
Songpa-gu, Gangdonggu Yeangdeungpo-gu, Seocho-gu, Gangnam-gu,
‘Songpa-gu, Gangdong-gu
(Incheon) - (Incheon)  Jung-gu, Yeonsu-gu, Namdong-gu, Seogu

Bundang gu (Seongnarm),
(6yeongg) Dongan-gu (Anyang), Gwacheon,
Hanam, Giheung-gu (Yongin)

Jongno-gu, Jung-gu, Dongdaemungu,

Yeongtong-gu (Suwon), Jungwon-gu (Seongnarm),
Bundang-gu (Seongnam), Manan-gu (Anyang),
(Gyeonggy Dongau (Anyang), Bucheon, lsandong gu
2799 (Goyang), Gwacheon, Sheung, Gunpo, Hanam,
Cheoin-gu (Yongin), Giheung-gu (Yongin), Gimpo,
Hwaseong, Gwangju, Yangju

(Seou) o Guro g, Geumaneongu (Seoul)  Geumcheon-gu
(incheon)  Junggu (incheor)  Dong-gu
Paldal-gu (Suwon), Pyeongtaek Danwon (Ansan),
Paldak-gu (Suwon), Yeongtong-gu (Suwon),
(6y€0n99)  jcangong-gu (Goyang), Gimpo (Gyeonggi) :x;mb{;mgi’mn,vequ‘
(seoul) B (seou)  Seongbulkgu,Yangcheon-gu,Dongiakgu,

(6yeongg) Guri,Sujigu (Yongin)

Gwanakgu

Gwonseon-gu (Suwon), Gwangmyeong,
Deogyang-qu (Goyang), Guri Namyangju,
Uiwang, Sujigu (Yongin)

Allother cities except those included in Types A, B, and C

s except those included in Types A, B,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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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Type B Type C

JHF > 1, JHF > 1,
JHR>1, JHR>1,
JHF > JHR JHF < JHR

JHF > 1,
JHR <1

Type D

JHF <1

JHF: Jobs-housing fit, JHR: Jobs-hous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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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Low-wage jobs

Medium-wage jobs

Low-wage affordable rental units
Medium-wage affordable rental units

65960
148302
68067
92984

Min
7418
19573
2024
5399

Max
280,706
649693
188461
254,094

Std. dev.
44582

104414
40146
50494






